
중국, 석유․가스 자원세 상향조정
천연자원 보호 명분으로 매출의 5% 부과 … 석유 메이저 6조원 증가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강화하는 등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세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중국 동방조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했던 자원세를 종량정액제에서 종가정률제로 전

환하고 판매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세 임시조례> 개정안을 9월29일 발표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중국의 3대 석유 메이저들이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연간 360억위안(6조6500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중국 재정부는 자원세율을 앞으로 10%까지 인상하고 과세품목도 철광석 등 기타 자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종가정률제 방식의 자원세를 도입 및 시행하

고 있다.

중국의 자원세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천연자원이익세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천연자원 생산기업들로부터 기존의 법인세 외에 수익의 40%에 달하

는 천연자원이익세를 추가로 징수해 근로자들의 연금펀드 등에 투입하겠다고 6월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1984년 자원세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 4월 첨단산업의 소재인 희토류 자원세를 최대 20배 올리

는 등 세제강화를 통해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해외유출 통제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천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원세 징수 확대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세 부과 강화에 대한 반발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샤먼대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런린보 주임은 “석유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세제개혁

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원가에 반영돼 석유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

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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